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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전략이 경제보호주의와 
군사고립주의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의 탈퇴를 선언했고, 북미 
NAFTA와 한미 FTA 개정했으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나서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어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음. 

∙ 한편 중동에서 ISIS 격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내
지 감축시킬 것을 발표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개입주의’에서 ‘고립주의’
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게다가 개입주의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매티
스 국방장관의 사임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는 증폭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주요 전략서(국가안보전략보고서, 국방전략보고서, 핵태세검토보고서, 미
사일방어검토보고서 및 2019 국정연설)를 검토·분석한 결과, 미국의 세계전략 나아가 인
도·태평양 및 한반도전략에 뚜렷한 변화, 즉 미국의 경제전략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 
정책으로, 그리고 군사전략이 개입주의에서 고립주의로 전환되고 있다고 단언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행정부와는 달리 ‘공정성(fairness)’를 앞세워 보다 엄격하게 
상호주의(호혜성)를 강조하면서 무역정책에서 공정한 관세 적용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

∙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동맹을 약화시키겠다거나 국제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동맹을 강화하고 파트너 국가들을 확대하여 ‘협력 또는 연합
(coalition)’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정부들과는 달리 
비용과 책임분담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이끄는 동안 우리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한미동맹 유지·강화를 위해 보다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를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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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전략이 경제보호주의

와 군사고립주의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의 탈퇴 선언, NAFTA와 

한미 FTA 개정 등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게다가 현재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루고 있음.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이 미국의 무역정책의 변화, 

즉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팽

배하고 있음.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내지 감축시

킬 것을 발표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개입주의’에서 ‘고립주의’로 전환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미국은 이라크에서 성급한 철군으로 알카에다에 이어 ISIS까지 탄생하게 한 2011년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2017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대부분의 ISIS 

근거지를 탈환한 후, 미국의 시리아 담당 특사 제임스 제프리는 ‘소탕작전이 끝나도 

ISIS의 부활을 차단하기 위해 미군이 그 지역에 머무를 것이며, 확실한 격퇴는 단순히 

ISIS 전투부대를 섬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휴면조직이 다시 무장활동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라 강조했음.

- 같은 맥락에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ISIS의 부활을 막기 위해 미군의 제한 없는 주둔을 

언급했음. 

- 물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시리아를 방문하여 ‘조건부 철군’내지는 ‘점

진적 철군’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빠른 철군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음에

도 국제사회의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게다가 개입주의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으로 국제사회

의 우려는 증폭되고 있음.

○ 이 브리핑은 미국의 세계전략을 다시 검토하면서, 작금의 트럼프 대통령 행동이 미국 

세계전략 변화의 신호로 보아야 하는 가를 분석해보고, 미국의 동북아전략 및 한반도전략 

검토 후, 우리의 대응전략을 찾아보고자 함. 

- 미국 세계전략 및 한반도 전략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 12)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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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S는 미국 최상위 전략보고서로, 미국의 핵심이익(vital interests), 전략목표(goals) 및 
목적(objectives)을 명문화 한 포괄적인 보고서로 외교, 안보, 경제 등 미국의 대외전략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미국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그리고 NSS 실행전략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국방전략 보고서(NDS,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2018. 1),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2018. 2),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 

2019. 1)와 2019년 미국의 대외정책을 전망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The 

State of Union Address, 2019. 2. 5)도 검토할 것임.

II. 미국의 세계전략

1. 국가안보전략(NSS)

○ 미국의 세계전략 목표는 ‘미국은 힘을 통해 국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평화

와 번영을 전파하는 것’임을 천명.

○ 목표달성을 위해 미국은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경쟁국 또는 수정

주의 국가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며, 불

량국가로 규정한 이란과 북한을 강력한 힘(군사력)을 바탕으로 격퇴하여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할 것을 천명했음.

○ 미국의 4대 국가이익(Vital Interest)

① 미국의 국토, 자국민 및 미국의 생활양식 보호 (Protect the American People, the 

Homeland, and the Way of Life)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 : 미사일방어강화 등
◦국경통제 강화 및 이민제도 개정
◦초국가적 위협(테러, 마약, 국제범죄 등)에 대응

② 미국의 번영 증진 (Protect American Prosperity)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미국 경제 부흥을 통해 미국을 더욱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로 만들 것. 

◦자유·공정·호혜적 국제경제관계 구축을 통해 만성적 무역적자에서 탈피.
◦국가안보 혁신 기반 보호 – 연구, 기술, 혁신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 구축 및 지적재산

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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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우월성을 통한 경제 및 안보 도모
③ 힘을 통한 평화 유지 (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국익 보호를 위해 모든 국가 역량 동원
◦군사력 재건(증강) :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라이벌 국가인 중국 및 러시아

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불량국가인 이란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분쇄
하겠다는 의지 강조.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유럽 그리고 중동 등 주요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이 지속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조성(노력).

◦한편 협력 과정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책임분담 강조 
◦우주 및 사이버 공간 역량 강화

④ 미국의 영향력 증대 (Advance American Influence) 

◦미국 국민 및 국가 번영을 위한 영향력 강화
◦미국은 증대된 자국의 영향력을 국익과 인류의 이익(평화, 번영, 사회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임을 강조
◦동시에 자유시장경제, 민간부문 성장, 정치적 안정, 평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을 가진 국가들과의 제휴 추구. 그러나 타국에 미국의 가치를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 그리고 제휴국들과 이익
을 공유할 것임을 강조

○ 6개 지역전략

- 미국은 세계를 6개 지역 –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중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

카 – 으로 나누어 미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전략 추진. 

- 이중 우리의 경제 번영 및 안보 확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역은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지역임.

①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이익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
◦중국과의 지속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 국가들을 억압하고 있고, 위협을 느낀 지역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에 집단적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미국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은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
고 있음. 미국은 군사적으로 강력한 네트워크를 건설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옵션을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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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싱가포르  등과 동맹 및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임.

◦또한 미국은 항행의 자유와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해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호혜성
에 기반한 공정한 무역을 정립할 것이며, 호주 및 뉴질랜드와 협력하여 태평양 도서
국가 지원에도 힘을 쓸 것임.

② 유럽

◦미국은 강하고 자유로운 유럽을 원하고 있음. 
◦또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도 강조.
◦하지만 유럽에서 중국은 불공정 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 기술 그리고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동시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위협을 받고 있음
◦미국은 NATO를 강화하여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것이며, 유럽도 국방비 증액(GDP

의 2%)을 통해 공동이익 수호에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  
③ 중동

◦미국은 중동지역이 테러리스트의 은신처가 되지 않고, 미국의 적대 국가(이란)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지 않으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것을 원함. 

◦미국은 중동국가들(특히 GCC 국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중동 안전을 도모할 
것이며,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현대화를 지원할 것을 강조.

◦미국은 테러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고, 지역에서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유지시킬 것임. 

◦이스라엘은 중동문제를 일으키는 국가가 아니며,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
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임.

2. 국가국방전략(NDS)

○ 매티스 장관은 이 보고서를 ‘국방전략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전략임’을 강조했고, 전술적 

모호성 유지를 위해 요약본만 공개했음.

○ 국제 안보환경 : 불안정

- 미국 군사적 우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 영향력 확대, 약탈적 경제 정책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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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을 추구하고 있어 원칙과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음.

- 러시아는 주변국의 경제, 외교 등에 대한 거부권을 추구함으로써 NATO 및 유럽, 중동

의 안보와 경제구조를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고 있음.

- 특히 북한과 이란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테러리즘 후원을 통해 지역질서를 불안정하

게 만들고 있음.

○ 미국은 보다 치명적인 합동군의 건설, 동맹강화 및 파트너십 확대, 미사일방어능력을 강

화, 그리고 성과 및 재정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부 개혁 등을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 경쟁하

고, 이들을 억제하며,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며, 이란과 북한의 위협을 해소시킬 것을 

강조.

- 국방전략 목표 : 적으로부터의 본토방어, 글로벌 및 핵심지역에서 합동군의 군사적 

우위 유지, 적의 사활적 이익 침해 억제, 미국 내 기관들의 미국 영향력 및 이익 실현 

지원, 선호하는 지역 매 힘의 균형 유지, 동맹방어, 동반자관계 공고화 및 공정한 책임의 

분담,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WMD 확보 및 확산 저지, 국내외 테러리즘 예방, 자유롭

고 열린 공공영역의 보장, 국방부의 사고방식, 문화, 관리시스템 혁신을 통한 성과 향상, 

압도적인 21세기 국가안보혁신 기반 구축.

○ 핵심 동맹 및 동맹국 간 안보 관계망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과 장기적인 안보 파트너십 

지속을 우선시할 것임을 강조.

- ‘공동 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 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

라는 전제하에, 상호존중과 책임분담을 기반으로 지역협의 메커니즘 및 협력 계획을 

확대하고 상호운용성 심화할 것임을 강조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및 파트너십 확대

- 유럽에서의 NATO 공고화

- 중동에서의 항구적 연합 형성 

- 서반구에서의 우위 유지 

- 아프리카에서의 테러위협 대응을 위한 관계 지원

3. 핵태세검토보고서(NPR)

○ 미국의 핵감축 노력과는 반대로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최근 이란까지 핵능력을 증강

하고 현대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능력을 증강을 통한 핵억지

력 강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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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 사용 범위를 ‘비핵무기에 의한 전략적공격(significant non-nuclear strategic 

attack)을 당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 ‘미국의 핵무기 선제불사용 원칙을 채택한 바가 없다’고 주장. 미국의 핵 선제공격 가능

성을 열어둠. 

○ 핵3축체계(nuclear triad) 강화 

- SLBM이 장착된 핵추진잠수함(SSBN)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전략폭격기(Strategic Bomber) 및 공중발사순항미사일(Air-launched Cruise

   Missile)

4.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S)

○ 증가하고 있는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율적(cost-effective)으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불량국가와 지역의 미사일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억제를 위한 공격능력

과 방어능력을 통합.

○ 포괄적 대응에는 미사일 발사 시점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요격하는 공세적 방어(active 

defense), 미사일 공격의 잠재적 효과를 경감시키는 수동적 방어(passive defense), 억제 

실패 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파괴를 위한 공격작전(attack operations) 등이 포함. 

○ 위협 환경

- 잠재적 적국들(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이 보유 미사일 체계 능력 향상과 새로운 핵탄

두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 공격 미사일을 강제적 위협, 군사훈련, 전쟁 계획에 접목시키고 있음.

-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속도가 빠르고 비행궤적을 예측하기 어려운 첨단순항미사일 

및 극초음속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어 현재의 방어체계에 큰 도전이 되고 있음.

- 동시에 이들은 자체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은 압도적 미사일방어능력 유지해야 함.

○ 전략

- 본토 방어를 위해 GBI(Ground-Based Interceptors)를 40개에서 64개로 증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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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V (Exoatmospheric Kill Vehicles) 개발.

- 해외주둔 미군 및 동맹국 안전을 위해 THAAD, Aegis Sea-based MD, Aegis Ashore, 

PAC-3 할용 및 요격미사일 강화하고, F-35 Lighting II 능력 향상을 통해 적의 탄도미

사일을 추진 단계(boost phase)에서 요격할 수 있게 발전시킬 것임. 

- 비용분담 차원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MD 프로그램 협력, MD체계 상호운용

성 심화, 통합공중미사일방어체계(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 구축 

추진.

- 모든 곳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으며, 이동이 용이하고, 초기 발사 단계에서 추적 

및 파괴가 가능한 우주기반센서(space-based sensors)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통한 억

제도 고려하고 있음. 

5. 2019 국정연설

○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의 약 65%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성장

했음을 강조하였고, 20% 정도를 대외정책에 할애했음.

○ 대외 경제정책과 관련해, 

-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무역법(the U.S. Reciprocity Trade Act)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

의 불공정한 관세 부과에 대응할 것을 강조.

- “we can charge them the exact same tariff on the exact same product that they 

sell to us.”

○ 안보정책과 관련해,

- 국방비 증액,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공정한 비용분담 강조

◦특히 NATO의 1000억 달러 국방예산 증액을 자랑
-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 러시아와의 중거리미사일조약(INF Treaty)에서 탈퇴,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조약 추진 가능성 언급

- 대북정책이 성공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2월 27일과 28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

담 발표

- 중동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램임을 강조했고, 시리아 및 

아프간에서의 철군 계획도 언급.

- 대테러정책 지속 의지 표명 및 국가테러를 자행하는 이란에 대한 단호한 조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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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론 : 세계전략 분석
① 패권강화 의지 표명
○ 미국의 쇠퇴를 끝내고 다시 강력한 패권국 지위로 복귀(Make America Great Again)하

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됨. 즉 보다 강력한 국가로, 어떠한 국가가 도전할 수 없을 정도의 미국(패권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미국의 상대적 쇠퇴 논란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고, 중국은 무서운 기세로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큰 저항 없이 현상타파를 시도했음. 당시 

미국이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다는(못했다는) 사실이 미국 패권의 

쇠퇴(약화)로 볼 수 있음.  

○ 러시아가 군사력 증강을 통해 국제사회의 한 축으로 재등장하려 노력하고는 있으나, 트럼

프 정부의 세계전략 핵심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것이라 판단됨. 

- 트럼프 정부는 국제협력 강화와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Made in China 2025’ 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음. 이는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

○ 과거 정부에 비해 저비용, 고효율, 즉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에게 비용 및 책임 분담을 통해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모든 전략서에서 미국은 비용 및 책임분

담을 강조하고 있음. 나아가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미국 무기 도입을 장려하

고 있음. 결국 미국은 지도적 지위를 유지한 채 동맹국들의 책임 및 비용 분담을 강화함으

로써 자국의 패권을 저비용으로 유지·강화하려 하고 있음임. 

- 한편 미국이 국제사회에게 책임 및 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도 이미 오래 전 얘기임.

○ 미국은 국제사회의 희생을 전제로 자국의 패권쇠퇴를 멈추려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정책은 ‘희생’이 아니고 ‘공정성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맺은 국제협

정이나 조약에서 탈퇴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의 세계전략은 과거 

대통령들과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거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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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지역전략 추진
○ 트럼프 정부는 70여년 전 자국이 창출한 국제질서를 지역의 주요국가(Key Countries)인 

일본, 인도, 호주, NATO(영국, 독일),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과의 협력을 

통해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됨. 물론 ‘협력’에는 비용 및 책임분담 그리

고 미국산 무기 구입이 포함되어 있음.

○ 인도·태평양지역 : 소지역별 대응책 강구

- 인도·태평양 ‘구상’을 ‘전략’으로 발전시켜 중국의 패권도전을 저지하려 함.

-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과의 동맹강화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여 중국 

견제에 있어 미국의 안보부담을 줄이려 할 것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 기간 동안 일본은 국제 안보이슈에 있어 미국과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음을 부인할 수 없음.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독자
적으로 군사력 증강은 물론 보통국가(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동시에 한일관계 증진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 
- 남아시아에서는 인도와의 관계증진을 통해 인도로 하여금 중국 견제에 선봉을 맡기려 

함. 그러나 중국과 국경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미국 전략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음.

- 동남아시아, 특히 남중국해에서는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의 영국과 프랑

스, 동아시아의 일본, 남아시아의 인도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

로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을 지원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유럽 : NATO의 역할 증대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견제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NATO 정상회의 기간 중 탈퇴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NATO 책임 및 비용분담을 늘이려는 전략이라 판단되었고,

- 그의 전략은 성공하여 NATO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국방예산을 1,000억 달러(3120

억 달러에서 412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약속했음

◦NATO 분담금 미국이 22%, 독일이 14%, 프랑스가 10% 등 경제규모가 고려되어 책정되었
기에 큰 문제는 없었음. 

◦문제는 국방예산임. 미국에 비해 유럽국가들의 국방예산이 적다는 것임. 2014 NATO 정상
회의에서 회원국의 국방예산은 GDP의 2%라는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었으나, 이를 지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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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미국(3.5%), 그리스(2.37%), 에스토니아(2.14%), 영국(2.1%), 라트비아(2.0%) 등 
5개국에 불과함. 한편 프랑스(1.81%), 독일(1.24%)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
음.

- NATO 회원국의 국방예산을 32% 증액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 중 미국의 

가장 핵심적 동맹국인 영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독일의 역할을 증대시켜 러시아 및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영국은 이미 미국 주도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BREXIT 정국에서도 2020년 실전에 배치할 항공모함(퀸 엘리사벳호)을 지중해와 
남중국해에 파견하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음.

◦독일은 영국만큼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하지는 않지만, 유럽준둔 미군(약 62,000 
명) 중 34,821명이 자국에 주둔(세계 2위)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주독미군을 지원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러시아 및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음.

- 결국 비용 및 책임분담을 통해 미국은 지휘는 하되 적은 비용으로 유럽의 평화와 번영

을 유지하겠다는 것임. 

○ 중동 : 새로운 연합 구축

- 미국은 ISIS 격퇴를 목적으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이란 견제 및 이슬람극단주

의 격퇴를 위한 느슨한 형태의 연합(coalition)을 이미 구축하였고, 이러한 미국의 노력

은 지속될 것임. 

◦미국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연합을 
형성하여 반미세력의 중심에 있는 이란이 구축한 이라크-시리아-레바논으로 이
어지는 ‘초승달 벨트’ 또는 ‘시아파 벨트’에 대응하고 있음.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는 41개국 무슬림 국가들
과 대테러 이슬람군사동맹(IMAFT)을 결성했음. 물론 시아파 국가들은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종파간의 갈등구도를 여실히 보여준 동맹임.

◦궁극적으로 미국은 수니파 무슬림 국가들(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요르단 등)과 함께 가칭 중동전략동맹(Middle 
East Strategic Alliance, MESA)을 구축해 이란의 영향력 증대, 테러리즘, 극단주
의에 대한 대응하기를 원함.

- 시리아 철군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와 바레인에 파견중인 미국 중부사령부

(US CENTCOM) 산하 공군, 해병대, 제5함대가 중동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으나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분석됨. 이들은 이미 오래 전에 파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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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알카에다 및 IS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억제하

지 못했고 중동평화도 이루지 못했음. 또한 중동에서 미군의 철수로 ‘힘의 공백’이 발생

할 경우 러시아와 이슬람 극단세력, 이란, 나아가 중국 및 러시아에게 중동개입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기에 급격한 미군철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되

며, 정확한 규모는 예측할 수 없으나 필수병력(necessary American military 

presence)은 잔류시킬 가능성이 높음.

3. 무역보호주의?
○ 트럼프 행정부는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통상압력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됨. 게다가 통상

문제를 안보문제와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음.

- NSS에서 미국의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로 

명시.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꾸준히 실행한 정책임. 즉 전혀 

새로운 정책은 아니라는 것임. 

* 미국의 통상정책과 안보정책의 연계와 관련, 이효영 박사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과 
안보의 연계: 동향과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10 (국립외교원, 2018.4.20.) 참조.

○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공정성’을 내세우며 

NAFTA 및 한미 FTA를 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통상압력을 가하고는 있으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무역

법(the U.S. Reciprocity Trade Act)’ 제정을 통해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 상품에 

대해 상대국이 적용하는 관세와 똑같은 관세를 상대국 상품에 부과할 것임을 밝혔음. 과

연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무역보호주의라 할 수 있는가는 의문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과거 미국이 양보했던 부분에서 양보를 철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임.

4. 고립주의?
○ 미국의 세계전략이 개입주의에서 고립주의로 전환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됨.

-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미국 국민 및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고립주의보다는 개입

주의를 유지할 것임.

- NSS, MDR 등에서 6개 지역에 대한 맞춤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고립주의라 할 수 

없음. 특히 NSS에서 ‘위협을 느낀 지역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에 집단적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미국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지속적 개입 명분을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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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동에서 힘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와 이슬람 극단세력, 이란, 나아가 중국에게 

영향력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급격한 미군철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됨. 

III. 미국의 인도·태평양 및 한반도 전략

1.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
○ 이 개념은 아직 ‘전략(Strategy)’으로 완성되지는 않았고, ‘구상(Initiative)’ 수준이지만, 

본 브리핑에서는 ‘전략’으로 표현할 것임.

○ ‘인도·태평양 지역(Region)’은 미국의 안정, 안보, 번영에 중요한 새로운 전략공간으로 

인도양, 남중국해, 태평양과 그 인접 국가들인 동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

시아, 미국 그리고 호주를 포함한 지역임.

-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정책(Re-balancing Strategy)보다 협력의 대상과 범위

를 확대한 개념이며,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시아보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으로 지역전략에서 유럽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우선시 하고, 인

도·태평양 전략을 대아시아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

고 있음. 

- 상기 전략보고서들에서 미국은 일관되게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경쟁국이며 수정주

의자로 규정하고, 중국 견제의 강한 의지 표명했으며, 남중국해의 중국의 군사시설을 

불허할 것임을 천명했으며, 군사대국 복귀를 꿈꾸는 러시아 견제 및 북한 비핵화에도 

강한 의지 표명하고 있음.

-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동맹국과 인접 국가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음. 

○ 이 전략의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이 지역을 항행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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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navigation), 법의 지배(rule of law), 상호호혜성(reciprocity), 공정무역

(fair trade) 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임. 

○ 미국은 정책적 수단으로 Quad(4국 안보대화) 회원국인 인도, 호주, 일본과의 협력을 중심

으로 생각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대하여 전략목표를 달성하고, 인접한 저개발국

가들의 인프라(도로 및 항만) 확충을 통해 지역의 연계성을 증진시켜 경제번영을 이룬다

는 복안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은 자국을 포함한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연합체인 Quad를 활성화하여 이 전략

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 2017년 11월 Quad 복원을 위한 4개국 국장급 회의가 마닐라에서 개최되어 ‘항행의 자유, 
국제법 존중, 인접국 연계 강화, 해양안보, 북한위협, 비확산, 테러리즘’ 등 7개의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해 나갈 것에 합의했음. 

-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접국 인프

라 확충을 위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약 50조 달러에 이르는 민간자본을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음. 

○ 요컨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점차 모호성을 탈피하고 보다 구체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전략 추진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한반도전략
○ 트럼프 행정부 한반도 전략의 핵심은 동맹국인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와 한반도를 비핵화시키는 것임.

-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및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려 함.

① 대한국 전략

○ 미국의 한미동맹 유지·강화 의지는 변함이 없음.

○ 그러나 그 과정은 호혜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

- 한미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감축

- 방위비분담 증액 :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의 경제 능력에 걸맞은 지원

을 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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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 개선 요구 : 중국 견제에 필수적인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 미국은 한일관계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관리들은 기

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② 대북한 전략

○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전임 오바마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자신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최우선순위를 부여했음.

- 북한은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을 보유함으로써 지역 안정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도전하고 있는 대표적 불량국가로 규정. 

◦ 전술한 모든 전략서에서 미국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간주하고 있으며, 
◦ NPR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차례 핵실험으로 감행

했고, 지금도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
기로 미국 안보에 시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 따라서 북한
의 핵프로그램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제거되어야 함을 강조.

◦ MDR에서는 북한을 이란, 러시아, 중국보다 먼저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한편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미국에 도달
할 수 있는 ICBM 개발 직전에 있으며, 미국령 괌, 해외주둔미군, 동맹국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또한 북한은 러시아 기술을 도입해 자체 미사일방어
체계 개발중에 있고, 요격미사일 및 탐지 레이다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옵션 확대

- 미국은 위협의 근원을 공격 목표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예고. 

- “북한이 도발에 대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강화할 것”을 강조.

○ 이러한 대북 강경정책을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 즉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비록 북미 간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어도,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유지할 것임을 강조.

○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북한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즉 중국의 우방국 하나를 제거

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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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 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자극하지 않고, 좋은 친구

로 묘사하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함.

○ 2019년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됨. 

미국은 유엔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유지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비핵화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명

하고 있음.

IV. 정책 제언

1. 한미동맹 강화
○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더욱이 전시작전통제

권까지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국 안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

이 높음.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이 감소된다 해도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은 사라

지 않음. 따라서 한국은 한미 전략동맹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 주한미군 주둔 환경을 개선시켜야 하며, 

- 방위비분담액도 점진적으로 증액 시킬 필요가 있음.

◦최근 한미 방위비협상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꼼꼼한 분석과 준비
를 통한 대응책 마련으로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 

◦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한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방위비분담액의 사용처가 주한
미군을 지원하는 한국 근로자 인건비 등이므로 ‘고용창출’ 관점에서 보면 낭비도 
아니라고 판단됨.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 강화

- 5차례 정상회담, 18차례 전화통화 등으로 한미 정상들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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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함에도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 ‘유엔의 대북제재’ 범위 내에서라

는 전제를 둠으로서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있음.

- 그럼에도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수준의 남북관계 강화는 어려울 것이고, 지양해

야 한다고 판단됨. 

- 한편 미국은 ‘시장에서 물건을 보고 사야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핵실험장과 미사

일 시험장을 파괴 또는 폐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임. 적어도 북한은 ‘핵 

리스트 일부’라도 공개해야 미북관계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즉 북한의 

양보가 우선되어야 미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것임. 

-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설득함에 있어, 미국이 북한의 핵역량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핵사찰을 수용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2. 강력한 안보정책 수립
○ 미국이 자국의 패권 쇠퇴를 막고 다시 강화하려는 시점에서 한미동맹이 또 한 차례 재조

정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보정책을 수립해야 함.

-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해야 함. 미국은 이미 오래 주한미군을 해군과 공군 위주로 재편

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국 지상군 축소내지는 철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군사력 증강 방향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에서 주변국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함. 

- 따라서 공중급유기, 스텔스 전투기, 정찰위성 도입 등을 조기에 완수해야 하며, 중형 

핵잠수함 및 경항공모함 건조도 고려해야 함. 

3.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전략)에 동참 고려
○ 한국 정부는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과의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

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이 Quad 활성

화 및 확대를 통한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과 실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

어 조만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됨.

○ 경제적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상호보완적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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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은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요함. 동 지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세계 무역·투자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음.

- 아세안(ASEAN)은 이미 우리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급부상했고, 문재인 정부는 아세

안 및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주변 4개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결국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 

* 참고로, 2018.7.30.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Business Forum)’에서 폼페오 장관은 인도·태평양 구상의 경제적 비전을 강조했음. 또한 
2018.8.24.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방문에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
략의 협력에 대해 협의. 

○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 동참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할 경우, 한미동맹은 상대

적으로 약화될 것이 우려됨.

○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미

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을 위한 Quad)에 점진적으로 동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됨.

- 물론 현행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을 비판하되, 일방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기보다는 Quad가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이 아닌, 중국도 

참여하는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통해 전략적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됨. 

- 이러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자안보협력기구 창출 노력은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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